
공정위, 원자재 가격 조속반영 독려

대기업들이 3월 말까지 업종별로 협력기업들과 동반성장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.

1차 협력기업들과의 납품단가 조정 내역을 2차 이하 협력기업들도 알 수 있도록 납품단가 정보공유시스템

도 구축키로 했다.

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11일 열린 대-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“원자재 가격 상

승 등에 따른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납품단가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즉시조정 개시제도(패스트 트랙)를 도입하

고 대기업들이 협력기업에 대해 구두 발주를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"고 밝혔다. 2차 협력사들 이하로 하

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고,'기술탈취 유용행위 심사기준'도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할 계

획이라고 덧붙였다.

대기업 CEO들은 “동반성장 문화가 2차，3차 협력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”고 약속

했다.

따라서 1차 협력기업들과 체결한 동반성장 협약이 2차 협력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. 또

임직원 평가에서 공정거래 준수 여부 및 동반성장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평가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

다.

그러나 대기업들이 1차를 넘어 2차, 3차 협력기업들의 납품단가 문제 등을 거론하면 자칫 경영간섭으로 오

해를 받게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김동수 위원장도 이에 공감하고 경영 간섭이 되지 않도록 대기

업들이 힘써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. <고우리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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